
정책 동향

■ EU 의회 , 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을 비판

○ EU 의회는 최근 의회 환경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집행위원회

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을 비판함

- 의원들은 유럽의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기본정책

이 진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다고 지적하였고,

집행위원회의 정책은 명확한 기준의 정의가 없는 정책과 대책들의 의

미 없는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함

○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

지적함

- 집행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고무적이나, EU 의 예비

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간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거래

제도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함

따라서 EU 의 예비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매우

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함

- 국제배출권거래제( Int e r nat iona l e mis s ion tr ading ) 10 ) 는 교토의정서에

서 거론된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, 앞으로 1 1월 헤이그에서 열릴 제 6

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안건임

EU 집행위원회는 20 0 5 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1 1) 를 실시하겠

다고 계획한 바 있음

○ EU 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우선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전체적인 구성

과 각 실행방안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

-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,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온난화가스뿐만 아

니라 운송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포함해야 하며 ,

기업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간에 통용될 수 있는

배출권거래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

천정용( cildon @h anm ir .com , 0 2 - 3 6 6 9 - 4 0 9 9 )

10) 교토 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각 국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무형의 상
품으로 간주, 각 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배출 저감 비
용을 줄이고 저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임

11) 에코브리프 13호, 8/ 1, 영국, 배출권거래제 유인책 마련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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